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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강요와 종용에 의한 합의와 그 예정된 결과

날 짜 2015. 1. 20. (총 1 쪽)

논 평
강요와 종용에 의한 합의와 그 예정된 결과
재벌·대기업 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정책기조 폐기해야

한국노총의 915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합의’의 파기와 노사

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의 민원을 일방적

으로 밀어붙이려다 직면한 파국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의 결정을 한국노총의 조직이기주의로 규정하며 한국노총 소속 개별 연

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이에게 숨기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민낯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2015년 

9월 15일 이전에도, 이후에도 대화를 찾을 수 없다. 정권의 강요와 종용

에 의해 쓰여진 합의문은 애초에 실패한 합의였을 뿐이다.  

2. 박근혜 정권은 ‘독자적으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권이 내세운 사회적 합의라는 최

소한의 명분조차 사라진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

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역사적인 대타협,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고 있

지만, 이 정권이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면, 합의의 실패에 

따라 ‘쉬운 해고’와 노동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신입사원마저 희

망퇴직 대상자가 되고 청년은 쪼개기계약에 고통받다 생을 포기하고 있

다. 재벌·대기업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기존 정책기조의 폐기만이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끝. 

http://www.facebook.com/peoplepower21
http://goto.kakao.com/@peoplepower21
http://member.peoplepower21.org/?mid=joinguide

